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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농업과 농촌의 환경문제  
농업은 본질적으로 환경과 친화적인 산업이다. 그러나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증산기
술을 채용할 경우 토양과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생태계를 파괴시켜 장기적으로는 농업
생산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공익적 서비스의 생산도 줄어들게 한다.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은 그 동안 식량증산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나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또한 주
곡의 자급기반이 어느 정도 확립된 이후에는 공업화와 도시화를 위한 농지전용과 토
지이용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농업부문이 농업생산과 농지전용 과정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일으킨 환경문
제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 農業 生態界의 파괴와 食品의 安全性 문제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40여 년 동
안 줄 곳 주곡자급과 증산정책을 펴왔다.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증산제일주의의 시책
은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토양, 물, 생태시스템 등 환경요소를 집약적으로 이
용하는 생산기술을 채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경영의 전
문화와 이농현상에서 비롯된 농촌의 인건비 상승은 화학비료와 농약의 투입량을 크게 
증가시켰다. 
예를 들면 1980~1991년 사이의 화학비료의 사용량은 828천 톤에서 1,104천 톤으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는 약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토지면적당 사용량은 계속 ha
당 420kg을 유지하고 있다. 농약사용량은 1980년 16.1천 톤에서 1991년 27.5천 톤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최대치를 보인 1991년 이후 약간 감소했으나 단위면적당 사용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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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당 11kg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권장하는 적정 시비량보다 모든 작물에 대해 질소비료는 약 
40%를 초과 투하하고 있으며 채소작물에는 인산과 가리비료를 각각 140%와 50% 과
잉 투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란,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한편 축산부문도 규모화 되고 
기업화되어 축산분뇨 발생량은 1991년 35.8백만 톤에서 1997년 45.7백만 톤으로 27.6% 
증가하였다.
 
<표 1> 우리나라 일반농가 시비량과 시비기준 비교
(단위: kg/ha)
       일반작물(8개 작목)        채소작물(15개 작목)
 N(질소)  P2O5(인산)  K2O(가리)  N(질소)  P2O5(인산)  K2O(가리)
화학비료
 축산비료
계
   105
     3
   108
    86
     3
    89
    86
     2
    88
   296
    58
   354
    179
     78
    257
    222
     42
    264
시비기준     78     84     89    253     108     172
과시비율(%)    138    106     99    140     238     153
 자료: 농림부(1998)
농약을 과다 사용하면 토양에 체류 또는 자연에 유출되어 天敵과 益蟲 등을 줄이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지표 및 지하수에 침투하여 수질을 오염시킨다.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수확 직전에 살포할 경우 농산물에 잔류되어 독성. 중독 등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토양에 체류 시에는 토양미생물을 감소시키고 토양의 화학성 악화로 
농업생산성을 저하시킨다. 농약을 잘못 취급할 경우 농민들과 가족에게 치명적인 농
약중독사고를 일으킨다.
비료는 농작물재배에 필수자재이나 과다 사용하면 鹽類集積 부영양화 등 문제를 야
기한다. 작물재배를 화학비료에만 의존할 시 토양유기물 감소와 토양 물리성을 악화
시켜 토양염류집적이 일어난다. 잉여 비료성분은 지표수와 지하수에 유입되어 하천, 
湖沼, 지하수의 부영양화와 비료에 함유된 황산염 등이 토양성분과 화학반응을 일으
켜 토양산성화 및 지하수 오염을 초래한다. 가축분뇨는 고농도의 유기물로 무단 방출
할 경우 분뇨 속의 질소, 인 등이 하천의 부영양화와 수질오염을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획기적인 증산을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농약과 비료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농업기술과 대규모 집약축산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야기 시켰고 생태계와 生命 種의 다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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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잦은 농약 중독사고와 
함께 생산된 농산물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잔류농약성분이 자주 검출되어 소비
자들로부터 식품의 안전성이 의심받고 있다. 
 
2. 중산간 地域社會의 붕괴와 傳統文化의 단절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산업구조를 크게 변모시켰다. 산
업간 성장률 차이에 따른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의 상대적 소득격차는 노동력과 토지
를 비롯한 많은 생산요소를 농업부문으로부터 비농업부문으로 이전시켰다. 도․농간
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는 농지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이농현상
이 가속화되어 농촌 지역사회의 활력과 산업활동이 정체되고 있다.
특히 경제여건이 불리한 중산간, 도서지역은 지형적 특색으로 기계화기반 조성이 
어렵고 교통이 불편하여 농업경쟁력이 낮다. 이런 지역의 농촌은 이농현상이 심하고 
청․장년인구가 급격히 줄어 세대간의 단절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농촌 인구의 급
감과 노령화 현상은 초등학교, 이발소, 사진관, 구멍가게 같은 농촌마을의 최소한의 
서비스기능 마저 존립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농촌의 空洞化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농촌은 결국 정주하기도 어려워 遊休農地와 방치된 
농가가 늘어난다. 경작이 포기된 농지는 토양침식이 일어나고 離農家의 가옥과 농사
시설이 방치되면서 농촌의 경관이 피폐해진다. 따라서 도시지역과 농촌간의 소득 및 
발전격차는 심화되고 농업의 공익적 서비스의 생산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농촌의 전
통문화는 단절되어 가고 있다.
농업은 원래 물질순환을 기본시스템으로 하고 태양에너지를 광합성에 의해 이용 가
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환경과 가장 조화를 이루는 산업이다.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
는 일 이외에도 국토유지와 환경보전이라고 하는 공익적인 기능도 수행한다. 농업이 
임업과 함께 생산하는 공익적 서비스는 홍수조절, 수자원의 함양, 수질과 대기정화, 
생명 종의 다양성 유지, 토양침식의 방지 등이 있으며, 녹색공간과 아름다운 경관을 
통해 휴양과 위락장소를 제공하고 정서를 순화시키고 전통문화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
주며 자연과 더불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지혜를 길러준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적절한 농업생산활동을 통해 
유지된다. 自然生態界가 자연상태에서 안정적이라면 농업생태계는 불안정하여 끊임없
이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쉽게 파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농업생태계는 인위적으
로 품종을 개량한 농작물과 가축 등으로 구성, 종류가 단순하여 외부로부터 다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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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 투입되고 끊임없는 관리가 있어야만 유지되는 것이 특색이다. 
<표 2> 산간․도서지역 농촌과 일반지역 농촌의 사회. 경제지표 비교
산간. 도서지역 일반 농촌지역
인구증감률 (1985~1995)
인구밀도 (명/㎢)
1인당 지방세액 (원)
상수도 보급률 (%)
인구 만명당 의사수
생활보호대상자 가구비율 (%)
인구 백명당 광공업종사자수
초등학교 폐교율 (1987∼1997)
초등학교 복식수업 비율
          -6.2
          38.6
        54,480
          10.6
           0.8
          15.1
           2.5
          44.7
          45.7
          -1.8
         276.3
       152,474
          18.5
           3.9
           9.4
          13.0
           6.4
          14.7
자료: 농촌경제연구원(1998)
3. 土地利用制度의 혼란과 農村景觀의 파괴
경제성장과 대도시의 팽창에 따라 농지는 농업생산 수단보다 주택 및 공장, 서비스
업종의 부지로서의 가치가 훨씬 크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갖가지 불법과 탈법 수단에 
의해 농지가 무질서하게 전용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인근의 농촌지역은 都市化되고 混住化되고 있으며 공장과 도시
의 생활폐수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쓰레기오염 등 농업외부로부터의 작
용으로 농업환경이 악화되고 농촌 고유의 아름다운 경관이 파괴되고 있다. 1993년 출
범한 문민정부는 또 당시의 경제난과 수출경쟁력 약화의 원인 중의 하나가 고지가에 
있다고 보고 토지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1993)을 전면적으로 개정하
였다. 
정부는 UR협상 타결에 따른 농업부문의 위기를 농업구조 개선정책을 통해 극복하
려 했다. 정부는 대규모 전업농과 농사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농지의 유
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존의 농지제도를 대폭 고쳐 농지법을 제정(1994)하였다. 잇
달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산림법 등의 개정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농지전용을 손
쉽게 만들어 버렸다.
그동안 보전위주로 엄격하게 시행해오던 토지이용제도의 개편은 주택지와 공장용지
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농촌지역의 난개발과 
무질서한 농지전용으로 환경오염과 더불어 돌이키기 어려운 농촌의 경관파괴를 야기 
시켰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경우 토지이용제도가 개편된 이후 1994~1996년의 3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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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준농림지에 218개의 러브호텔이 들어섰고 5,018개소의 대형음식점과 7,800개의 공
장이 건립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농촌지역에 고층아파트 타운이 곳곳에 들어서 지역의 도시계
획과 농촌토지이용계획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난개발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논바닥 한가운데에 상.하수도, 진입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도 제대로 준비
되지 않은 곳에 수십 채의 20층짜리 고층아파트군이 무질서하게 입지하여 농촌경관을 
파괴하고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주변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을 발생시키는 공장건물의 규모가 200㎡ 이하인 미등록 공장의 산재는 통계상에도 잡
히지 않고 사실상 규제가 무방비상태로서 남아 있다.
준농림지역의 건축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 내의 녹지지역과 유보지적 
성격을 갖는 자연녹지지역보다 훨씬 높은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 용도규제 측면에
서는 개발가능 용도가 더 많고 기타 규제는 없거나 훨씬 적다. 따라서 도시지역보다
도 지가가 저렴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준농림
지에 개발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표 3> 준농림지와 자연녹지지역의 규제차이
구  분 관련법 건폐율    용적률   형질변경   아파트 
준농림지 국토이용관리법 60% 400% 제한없음 가능
녹지지역 도시계획법 20% 100%     10,000㎡ 불가
자료: 이세형(1997)
이에 따라 중.산간 지역의 농촌이 공동화되는 것과 반대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주변
의 농촌은 공장과 상업시설, 고층아파트 단지 등이 여기 저기 무질서하게 배치됨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애매해지고 농촌의 스카이라인을 망쳐버리는 난개발이 성
행하고 있다.  
4. 수질오염과 맑은 물 공급비용의 증가
국민소득의 증가는 육류 소비의 증가를 가져왔다. 국민들의 식생활패턴의 변화에 
상응하여 발전된 한국적 형태의 대규모 집약축산은 막대한 양의 분뇨를 재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축산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결과 악취는 물론 파리, 모기 등의 
서식처가 되어 농촌의 전반적인 주거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을 뿐 아니라 농촌의 하천
오염을 일으키고 이는 다시 하류의 수질을 악화시켜 도시 주민들의 깨끗한 수돗물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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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어렵게 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팔당호의 경우를 들어 수질악화 문제점을 살펴보자. 팔당호는 서울시, 인천시, 수원
시 등 수도권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수요인구는 약 1800만 명으로 전 국민의 
39%가 팔당호에서 공급되는 물을 마시고 있다. 
팔당호의 수질은 1987년까지 I급수이었으나 근년에 급속히 악화되어 III급수에 근접
하고 있다. 1996년 현재 BOD는 II급수이나 COD 3.1mg/L, 총 인(T-P)은 0.041mg/L로 
수질등급 III급수 수준이며, 총 질소(T-N)는 2.07mg/L로 수질등급 V급수 수준을 초과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종 쓰레기 및 산업폐수가 팔당호로 유입되어 팔당호 바닥에 
쌓인 퇴적층이 최고 9m에서 최저 60cm에 달해 中富營養化에서 富營養化단계로 들어
가고 있다. 
정부는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을 계기로 II~III급수의 4대 강 수질을 I~II급수로 정화
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93~1997년까지 총 15조원의 막대한 투자를 하였지만 
팔당을 포함한 4대 강의 오염상태는 악화일로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팔당상수원의 오염발생 원인은 BOD 발생부하량 기준으로 볼 때 지난 6년 동안
(1990~1995) 축산폐수, 생활하수, 공장폐수, 농경지로부터의 과다 유기물 유입 등의 순
서로 나타났으며 그 중 축산이 전체 부하량의 67%를 차지하는 가장 큰 오염발생원으
로 나타났다(표 4).
무기영양물질인 총질소 발생부하량을 유기물인 BOD의 발생부하량과 토지이용을 기
준으로 볼 때, 총질소가 BOD에 비해 상대적으로 5배 가량 되어 농사용 화학비료에 
의한 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총인산 배출원도 축산업이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다.  
<표 4> 팔당호 유역의 오염원인별 BOD, 총질소, 총인산 발생부하량 비율
구  분 생활하수 축산폐수 농경지 공장폐수 합계
BOD 13 67 2 18 100(%)
T-N 11 68 10 11 100(%)
T-P 6 87 2 5 100(%)
자료: 경기개발연구원(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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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問題의 해결과 持續可能한 農業
1. 國內外 경제환경의 변화와 慣行農業의 재검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농림수산업이 갖고 있는 환경성을 이용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농림수산업은 가장 환
경친화적인 산업이지만 잘못할 경우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중적인 특성을 갖
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농업생산활동을 관행대로 계속 할 경우 국토의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농업생산활동의 방법을 바꿀 경우 환경문제를 상당
히 개선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업은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행농업에 대한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경제발전과 소득증대로 소비자들은 이제 식품의 양보다는 안전성을 중심으로 
한 건강과 질을 훨씬 중요시하게 되었다. 소비자들은 농촌을 생산공간보다는 아름다
운 산과 맑은 물, 넓은 들이 있는 휴양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더 높게 보고 현대의 化
學集約的 農業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해외로부터 값싼 농산물이 자유롭게 
수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생산자들은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태도변화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제교역환경의 변화도 농업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UR타결 이후 WTO 
시대에서는 價格支持를 중심으로 하던 농업보호정책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
다. EU와 미국 등 선진국들은 농산물가격 지지를 통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던 정책
을 폐기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재빨리 정책을 
전환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와 산성비 같은 지구환경보호문제도 무역문
제와 맞물려 국제적 환경기준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국내의 인식변화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환경문제를 중시하는 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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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책을 선회함에 따라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의 환경남용적 생산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농업부문도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며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방법의 변화뿐만 아니라 농
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하고 농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사
회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들을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환경
농업이다.
2. 농촌환경문제의 해결과 持續可能한 農業
 
환경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다른 표현이다. 持續的 農業은 持續的 發展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비롯되었다. 지속적농업은 환경보호와 농민의 소득증
대 그리고 소비자와 농민의 사회.경제적 형평성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농업은 토지, 물, 공기 등 자연환경시스템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다. 농업의 기반
이 되는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고 야생동식물의 숫자와 生物種의 多樣性을 유지하지 
않고는 농업생산의 지속이 불가능하다. 환경농업은 장기적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농가
소득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의 수익성 확보 없이는 어떤 농업도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발전은 地域間, 世代間의 衡平性도 포함하므로 농민들의 생활여
건 향상과 소비자들의 건강을 포함해야 한다. 농업생산의 주체가 되는 농민들이 농업
에 계속 종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농업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력을 증진시켜야 하는 하이테크 농업이다.
따라서 환경을 남용하는 관행농업을 지속가능한 환경농업으로 바꿀 때 농업을 통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며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농민들은 질 
높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수입 외국농산물과 차별화 하여 농가소득을 보장
할 수 있고 농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농촌지역을 아름답고 안전한 곳으로 가꾸어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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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우리나라 環境農業의 실태와 環境農産物 流通構造
1. 환경농업의 역사 
우리나라에서의 환경보전형 농업은 1970년대부터 소수의 유기농업 운동가들과 일부 
종교단체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시는 절대식량부족 시대이므로 유기농업은 사회적으
로 별 호응을 얻지 못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농약과 비료에 의한 생태계파괴에 
대한 우려와 안전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정부도 北方으로부
터의 값싼 농산물의 수입과 UR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농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1994년 農漁村發展委員會의 건의에 따라 UR 이후의 새로운 농업정책 개념
으로 일부 지역에 친환경농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농업 전담부서
의 설치, 환경농산물 표시제도의 도입, 環境農業育成法을 제정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해왔다. 이때부터 정부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 中․小農 高品質農産物 생산지
원, 팔당상수원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축산폐기물을 이용한 퇴비제조 등의 환경농업을 
추진해 왔으며 신정부가 들어서며 1998년을 환경농업 元年으로 선언하고 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親環境農業의 개념을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
는 농업형태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
하는 농업으로 정의한다. 친환경농업은 단순히 유기농업 또는 자연농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비료나 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병충해종합관리(IPM), 작물양분
종합관리(INM), 천적과 생물학적 기술의 통합이용 등 첨단농업기술을 이용하고 윤작, 
간작 등 흙의 생명력을 배양하는 동시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모든 형태의 농업을 포함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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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농업의 형태와 실천농가
  
환경농업 실천농가는 최근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농산물검사소의 조사에 
따르면 1998년 8월 현재 우리나라의 유기농업단체는 14개에 달하고 친환경농업을 실
천하는 농가호수는 13,056호, 경지면적은 10,718ha에 이르고 있다<표 5>. 이는 1997년
의 환경농업 실천농가수 9,132호, 경지면적 7,314ha에 비해 각각 43%와 46.5%가 증가
한 것이다. 
<표 5> 환경농업 형태별 농가호수 및 경지면적
(단위: 호, ha)
계 유 기 재 배 무농약 재배 저농약 재배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계
  13,056
  (100)
 10,718
  (100)
  1,237
  (9.5)
  902
  (8.4)
  1,806
  (13.8)
  1,192
  (11.1)
 10,013
  (76.7)
  8,624
  (80.5)
벼
채  소
과  수
특  작
기  타
  2,983
  6,475
  2,454
   584
   560
  3,377
  3,885
  2,606
   281
   569
   360
   504
   109
   219
    45
  322
  385
  102
   42
   51
   684
   685
   128
   236
    73
   595
   343
    91
    78
    85
  1,939
  5,286
  2.217
   129
   442
  2,460
  3,157
  2,413
   161
   433
자료: 농산물검사소(1998)
3. 環境農産物의 種類, 生産量 및 品質認證
1) 환경농산물의 종류와 생산량
  
환경농산물의 종류는 쌀, 흑미, 콩을 중심으로 한 식량작물과 채소류, 과실류, 특용
작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다양하다. 환경농산물 생산의 주종은 쌀과 채소로 쌀은 국
민의 기본식량으로 연중 수요가 고르고 저장성이 높으며 배추, 상치, 쑥갓, 당근, 토마
토, 딸기 등의 채소류는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적 유기농업재배가 용이하다. 축산물은 
자연방사 닭, 유정란의 생산 정도에 그치고 있다. 포도, 감, 귤, 사과, 배 등의 과실류
는 아직 완전한 유기농법으로 생산되지 못하고 저농약의 수준에 있다. 가공생산품으
로 離乳食, 禪食, 녹즙과 야채쥬스 등이 있다.
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농업 경작면적을 근
거로 추정한 생산량은 1996년 74천 톤에서 1997년에 103천 톤으로 증가하였고 1998년
에는 IMF상황에도 불구하고 155천 톤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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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환경농산물 생산량 추정(1998)
농 가 수(호) 재 배 면 적 (ha) 생 산 량 (톤)
계        13,056        10,718       155,229
벼         2,983         3,377        14,014
채   소         6,475         3,885        97,668
과   수         2,454         2,606        32,314
특   작          584          281          252
기   타          560          569        10,981
2) 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환경보전형 농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산물과 저투입 농산물에 대한 시장 차
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장차별화의 수단으로는 환경농산물 품질인증제가 여러 나
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환경농산물 인증은 環境農業育成法(1997년) 제
1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品質認證 농산물은 有機栽培, 轉換期 有機
栽培, 無農藥栽培, 低農藥栽培, 一般栽培 농산물의 다섯 가지가 있다.
‘유기농산물’은 3년 이상 화학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포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농산물의 農藥殘留許容基準의 10분의 1 이
하의 것, ‘전환기 유기농산물’은 유기농법을 1년 이상 실시하고 있는 포장에서 재배한 
것으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의 것, ‘무농약 농산물’은 화학합
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나 화학비료는 재배포장 별로 권장사용량을 준수하여 재
배한 것으로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의 것, ‘저농약 농산물’은 농촌진흥청
장이 권장하는 비료의 사용량을 준수하고 농약은 農藥管理法상 안전사용기준의 2분의 
1 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것, ‘일반재배 농산물’은 농촌지도소장의 재배포장별 권장
시비량과 농약 안전사용기준량을 준수하여 재배한 농산물을 뜻한다.
인증과정은 생산자가 먼저 관할지 농촌지도소장이나 유기농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 관할 농산물검사소에 신청하면 재배관리 실태조사, 출하품 조사 등을 거쳐 인증기
준에 적합할 경우 생산자에게 환경농산물 재배농가 인증을 주고 해당 농산물에 인증
마크를 붙여 출하하도록 하고 있다.
농산물검사소는 ‘전환기 유기재배’ 인증은 별도로 주지 않고 ‘무농약’ 인증에 포함시
키고 있다. ‘일반재배 농산물’은 인증기준이 낮기 때문에 5만여 농가가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일반재배 농산물’은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과 차별성이 적어 시장에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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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재배 농산물’ 인증은 대체로 쌀, 사과, 배, 참외, 
수박, 딸기, 토마토, 버섯 등 각종 지역특산물에 주고 있다.
農協도 환경농산물에 대해 별도의 품질인증제도를 가지고 있다. 농협은 우수농산물 
생산 작목반에 속한 농가가 3년 이상 무농약, 무화학비료의 토양관리를 하여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농협 유기농산물’, 3년 이상 무농약 및 화학비료를 연간 기준시비량
의 50% 이하를 준 경우 ‘농협 무농약농산물’,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1년 이상 연
간 기준시비량보다 적게 투하하여 재배한 농산물에는 ‘농협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주
고 있다.
<표 7> 품질인증 농가현황* (‘98.9.30 현재)
구  분
   곡    류   과  실  류   채  소  류   기    타       계
 승인
 건수
 전체
농가수
 승인
 건수
 전체
농가수
 승인 
 건수
 전체
농가수
 승인 
 건수
 전체
농가수
 승인
 건수
 전체
농가수
유기재배
무 농 약
저 농 약
  17
  29
   3
   81
  115
   69
   7    
  6
  24
   22
    8
  110
  378
  273
   25 
  166
  245
  125
   2
   5
   1
   1
   9
  14
  404
  313
   53
  270
  377
  318
계   49   265   37   140   676   536    8   24   770   965
자료: 농산물검사소(1998)   
  주: * 일반재배인증 승인 1,074건 및 50,867 농가수 제외
1만3천여 환경농업 실천농가 가운데 農檢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 수는 7.4%
에 불과하다(표 7). 이 가운데서도 완전 유기재배 농가는 전체 품질인증 농가의 28%
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환경농업의 실천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객관적인 
품질인증은 받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품질인증 농가의 경우 기술수준의 향
상으로 품질인증품 출하량은 매년 200 ~300% 정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8).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 가운데 품질인증을 받지 않는 농가가 과반수 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오랫동안 유기농업에 종사해와 거래선과 튼튼한 신
용을 확보하여 농검의 인증이 필요없는 경우, 또는 품질인증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쌀과 콩 등 곡류와 감자 고구마 양파 호박 등을 생산하는 농가로서 복잡한 인증절차
가 싫거나 비용절감 차원에서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제3장 우리나라 환경농업의 실태와 환경농산물 유통구조  21
<표 8> 품질인증 농산물 출하량 추세
(단위: 톤)
  연 도
계 유 기 재 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품목수 출하량 품목수 출하량 품목수 출하량 품목수 출하량
1994
1995
1996
1997
1998. 9
   19
   38
   63
   82
   99 
   909
  2,047
  5,467
 11,058 
 15,008
   14
   23
   23
   31   
   40
    681
  1,682
  1,972
  3,006
  3,745
    5
   15
   22
   32
   41
   228
   365
  2,302
  4 , 8 9 3     
  8,362
    -
    -
   18
   19
   18
    -
    -
  1,193
  3,159
  2,901
자료: 농산물검사소(1998)
           
4. 環境農産物의 流通構造
1) 환경농산물 유통구조의 변화
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는 최근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3~4년 전까지만 하더라
도 유통되는 환경농산물의 약 80%가 생산자단체와 生協 등 소비자단체 사이의 계약
재배와 택배형식의 직거래형태로 유통되었고 수퍼마켓이나 직매장에서 팔리는 수량은 
3%밖에 되지 않았다(김호 1993, 김종숙 1996). 그러나 최근 소비자들이 백화점과 수퍼
에서의 환경농산물 구입이 가능해지면서 구매행태는 쇼핑센터나 수퍼마켓에 갔다가 
다른 공산품과 함께 농산물도 일괄 구입하는 원스톱 쇼핑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따
라서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사이의 계약재배와 택배형식 유통은 빠른 속도로 줄어
들고 있다.
현재의 환경농산물 유통구조는 환경농산물 전문 유통업체(상인)가 회원 농민들로부
터 납품 받아 이를 백화점, 수퍼마켓, 대형 양판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소비자들
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主流通經路가 바뀌었다. 이처럼 유통업체가 중심이 되는 
시장 직거래형 유통은 유통업체의 경쟁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으로 상권이 나뉘어지고 
있다. 
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들은 백화점 같은 대형 수퍼마켓에 입점하여 환경농산물 
판매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한다. 규모가 큰 백화점에는 2~3개의 서로 다른 업체의 환
경농산물 코너가 입점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다. 유통업체의 형태는 주식회사, 합자회
사, 개인과 유기농업 생산자단체 등 다양하다. 유통업체들은 각기 생산 농민들을 거느
리고 그들과 납품계약을 맺어 다양한 농산물과 물량을 확보한다. 동일한 농가가 2~3
개의 유통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도 많다.
유통업체는 채소류를 구매할 때 농산물검사소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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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으로 한다.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생산농가가 직접 소포장하고 농검으로부터 
받은 인증을 붙여오므로 유통업체가 별도로 선별하지는 않는다. 단 배추, 양배추, 감
자 등 박스 단위로 품질인증을 받은 것만 매장에서 소포장한다. 
경기도 일원에서 생산된 환경농산물은 품질인증을 받으면 거의 전량이 소화되므로 
현재로서는 유통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아직 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낮은 지
방에서는 생산량이 모두 환경농산물 유통경로를 통해 팔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풍작 
등으로 특정 품목의 공급량이 갑자기 증가할 경우 생산량이 모두 소화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소화되지 못한 농산물은 수도권 유통업체들에게 팔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도매시장으로 출하되어 일반농산물로 판매된다.
품질인증 농산물의 공영도매시장을 통한 유통은 일시적 과잉생산이나 환경농업 전
환 초년도의 ‘일반재배’와 품질인증을 받지 못한 농가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環境농산물의 價格決定方式
환경농산물의 가격 결정방식도 변하고 있다. 택배형태의 유통에서는 생산자단체 또
는 개별 농민과 소비자단체 또는 직매장이 사전에 협의하여 연중 固定 供給價格을 결
정한다. 생산농민들이 받는 가격수준은 생산비를 보장하되 대체로 시중 가격에 비해 
보통 30%~50% 더 높은 선에서 결정한다. 특수 품목은 2~3배 가량 더 받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유통업체를 통한 가격결정은 연초에 上限價와 下限價를 결정한 다음 
농작물의 수급상황을 보아 1개월에 한두 번씩 수매가격을 조정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
다. 농민들도 기술발전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자 연간 고정가격으로 다 팔지 못하는 것
보다 납품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전량 소화시킬 수 있는 쪽을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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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環境農業 直接支拂制度
환경농업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노동력과 퇴비 등 상대적으로 비싼 투입재가 많이 
들어가며 집약적인 경영능력이 필요한 농법이다. 환경농업은 기술이 안정화되기까지 
초기 2~3넌 정도 기간에는 감산이 예상되고 이때의 환경농산물은 제값을 받을 수 없
기 때문에 농민들이 환경농업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환경농업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고 환경보호와 국토의 형상유지 등 공익적 
서비스를 생산하므로 정부의 보조가 필요한데 선진국에서는 농민들이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직접지불제도를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
에 도입하고 2000년 이후에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농업에 대한 
直拂制度는 앞으로 중산간지역, 일반지역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며 이는 기존 농업
정책의 상당한 수정 내지는 방향전환을 의미한다.
정부의 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재정여건, 행정비용, 기존 농업정책과의 모순성 등을 
고려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에 우선 도입한다. 이 지역 농가 가운데 환
경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 농가에게 화학비료와 농약을 농촌진흥청이 
제시하는 표준 시용량 이하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농림부가 실시하기로 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도입방안은 제1단계와 제2단계 계
획으로 되어 있다. 1999년부터 실시되는 제1단계 실시계획은 上水源保護區域, 팔당․
대청댐 특별대책지역 그리고 自然公園地域의 환경규제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
다.
이곳은 모두 수질 등 환경보호가 시급한 곳으로 현재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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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받는 지역이다. 1997년 말 현재 환경규제지역의 농가 호수는 모두 57,374호로 
경지면적은 79,019ha이다<표 9>. 친환경농업 제1단계 실시계획은 환경규제지역 밖이
라도 현재 전국에서 有機農業과 低投入農業을 실시하고 있는 약 13,000호의 농가와 
그들의 경지면적 10,700ha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표 10>.
<표 9> 환경규제지역내의 농가 수와 경지면적
(단위: ha, 호)
구      분
경    지    면    적
농 가 수
논 밭 계
  상 수 원 보 호 구 역 
 팔당.대청댐 특별대책지역
   자 연 공 원 지 역
     9,204   
    19,390
     8,989
    12,432
    24,330
     5,654
    21,636
    43,720
    13,663
    10,984
    36,266
    10,124
 계     36,603     42,416     79,019     57,374
 자료: 농림부(1998) 
대상 농가의 선정은 환경규제지역 내의 농가 가운데 정부의 환경보전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자 신청한 농가로서 低投入 단계를 거쳐 유기농법으로 이행하고
자 하는 농가와 기존의 친환경농업 실시농가 중 農産物檢査所의 품질인증을 받은 농
가 가운데서 선발한다.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有機農 이행기간이 3~5년임을 감안해 
5년 단위로 한다.
<표 10> 유기 및 저투입농업 실시농가와 면적
(단위: ha, 호)
유 기 농 업 무 농 약 재 배 저 농 약 재 배 계
농 가 수 면 적 농 가 수 면 적 농 가 수 면 적 농 가 수 면 적
1,237 902 1,806 1,192 10,013 8,624 13,056 10,718
자료: 농산물검사소(1998)
농림부는 참여 농가에게는 5년간 매년 ha당 524천원의 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할 방
침이다. 보조금의 산정기준은 유기농 이행기간 동안의 쌀 생산 저투입농법과 일반농
법의 소득차이로 하되 프로그램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작목에 관계없이 524천원
을 경지면적 비례로 지급한다는 것이다<표 11>. 단 유기농법과 일반농법은 소득차이
가 크지 않아 저투입농법 기준의 동일액수를 지급한다.
 제4장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25
<표 11> 일반농법과 저투입농법의 평균소득차이 산출
(단위: 천원/10a) 
유 기 농 법 저 투 입 농 법 일 반 농 법
조 수 입
경 영 비
소    득
 일반농과의 소득차
764.1
190.1
574.0
-5.2
720.1
193.3
526.8
-52.4
710.6
131.4
579.2
-
자료: 농림부(1998)
농림부는 환경농업 참여농가가 환경농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영농기술교육 등을 위한 자율규제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즉 농림부는 참여농
가에게 화학비료와 농약감축 5개년영농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비료.농약의 사용대장 
비치 및 記帳과 영농교육 참여의무를 부과한다. 만일 농민들이 기장의무를 지키지 않
거나 영농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등 자율규제 프로그램을 어겼을 경우 보조금의 10% 
정도를 벌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참여농가가 환경농업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농산물 수
확 후 토양검사와 농산물의 殘留化學物質 검사를 실시한 후 농가 또는 작목반에 보조
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산물과 토양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국립농산물검사소, 비료
부문은 시․군 농촌지도소가 각각 지정되었다. 농림부는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 이상
의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밝혀질 경우 당해 년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편 앞으로 5년간 이 프로그램 참여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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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國土利用制度와 環境農業政策의 문제점
1. 國土利用政策과의 矛盾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형 농업은 환경계획의 기본이 되어야 할 國土
利用計劃과 아무런 연계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1993년에 토지공급을 원활히 
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준농림지역 제도를 도
입하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였다. 1994년에는 농지제도를 고쳐 비농민의 농지구
입과 전용을 쉽도록 하였다. 1995년에는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여 국립공원 경계를 축
소하고 공원에 시설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산림법 시행령을 고쳐 전국 
산림의 23%를 차지하는 준보전임지의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8년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에 착수하여 현재 작업중이다.
이처럼 각종 국토이용 관련 법령의 개정과 잇달은 규제완화 조치는 환경보전기능을 
해오던 농지와 산지를 손쉽게 전용할 수 있는 길을 넓게 터놓았다. 국토를 농지와 산
지로 이용하는 것은 가장 친환경적 토지이용이다. 농지와 산지의 감소는 오염부하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용량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농지의 도시적 이용에 따른 새로운 
오염발생으로 오염 영향은 몇 배가 늘어나게 된다.  
친환경적 국토이용인 농지와 산지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1996년의 경우 산지가 
40㎢ 감소하였는데 이는 질소기준 오염정화능력으로 볼 때 40만 명이 배출하는 오염
물질의 정화능력이 사라진 셈이다. 국토환경용량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만큼의 자연정
화능력이 상실된 셈이고 이것이 도시적 토지이용으로 전환되면 그 이상의 새로운 오
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은 가속된다.
구체적으로 준농림지가 도시적 토지이용으로 변할 경우 수질오염발생량(BOD 기준)
은 음식점의 경우가 가장 커서 이전보다 무려 19,000배의 오염이 증가하고, 고밀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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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로 개발될 경우는 오염부하가 1,000배 이상 증가한다. 또한 산지나 농지를 축사로 
변경하였을 때의 오염부하량은 돼지의 경우 8,000배, 소의 경우 3,400배의 오염원이 
배출된다(최지용, 1998).
국토이용관리법 등 토지이용제도의 개편은 환경보전형 농업과 생태계 보호에 가장 
중요한 산간.중산간지역의 대부분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準農林地域을 모두 개발가능 
지역으로 用途地域을 변경해 버렸다. 또 경치가 빼어난 곳에 있는 農地와 溜池. 문화
적, 토속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과 농지도 대부분 준농림지역에 있다. 환경적으로 취약
한 준농림지역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농민들이 많은 자금과 노력을 
투하했다고 할지라도 이해관계자에 의해 언제든지 타목적 용지공급을 위해 전용될 수 
있다.
國土利用制度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준농림지역의 전용허가를 지방자치단체장에 전부 
위임함으로써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단기적, 지역적 이해의 차원에서 국
토이용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날로 거세어져 
가는 지역 이기주의는 단기적 안목에서 지역 주민들의 개별적. 분산적 개발욕구를 부
추겨 亂開發과 비계획적 이용으로 국토공간의 기형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환경농
업투자를 원점으로 돌려 환경오염과 경관 및 생태계 파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2. 環境農業投資와 農村環境改善의 乖離
정부는 농촌의 환경개선과 환경농업을 위해 1991년이래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 <표 
1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91~’98년 기간 중 총 1조3,409억 원이 투입되었다. 사업
별로는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폐수처리사업이 전체의 72.8%로 가장 크다. 그 외 농토
배양사업 9.2%, 중소농 고품질생산물 생산사업 7.8%, 팔당상수원구역 유기농지원사업 
7.5% 순이며 이들 사업이 전체 투융자 금액의 24.5%를 점하고 있다. 재정지원 측면에
서 볼 때 지금까지 정부의 환경농업 정책사업은 축산분뇨대책, 토양개량제 공급 그리
고 유기농업 육성지원에 치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환경개선을 위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환경지표 측면에서 볼 
때 농업․농촌의 환경은 1990년대 초와 비교할 때 개선의 기미도 없이 계속 악화일로
를 걷고 있다. 특히 축산분뇨, 생활오폐수, 각종 농약과 화학비료의 남용에 의한 농촌
지역의 수질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예를 들면 한강을 비롯한 4대 강의 수질은 이미 2~3급수로 떨어졌고 중․부영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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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있다. 농촌의 농업용수원과 지하수도 심하게 오염돼 농업용수원 중 50%가 농
업용수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수준이며 전국 167개 조사 농촌마을의 淺層 地下飮用水
源의 65%가 세균, 대장균, 질산태 질소 등에 의해 오염되어 있다. 토양은 공단주변, 
공단지역 폐수 유입지, 도시하수 유입지, 광산주변 등이 심히 오염되어 있고 시설채소 
재배지에는 鹽類集積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정부는 199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과 팔당. 대청댐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지역의 
희망농민들에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지역의 환경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환경농업정책이 환경개
선 측면에서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농업 추진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
고 전체 농업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원천적인 제약점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환경농업 프로그램이 국토이용계획과 지역환경개선 목표와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추진
되지 못하고 각 사업이 독립적인 사업으로 단편적으로 추진된 데 기인한다.
<표 12> 연도별 환경농업 관련사업 지원실적
(단위: 억원)
사    업  ‘91-’96년까지 ‘97 ‘98 (p) 합 계 (%)
축산분뇨자원화
축산폐수처리장*
농어촌폐수처리
농토배양사업
중소농고품질사업
상수원유기농지원
환경농업지구
     4,494
     1,912
      120
      575
      500
      184
       -
     1,274
      356
       80
      281
      295
      416 
       -
     1,375
      350
       68
      379
      250
      400
      100
   7,143 (53.3)
   2,618 (19.5)
    268  (2.0)
   1,235  (9.2)
   1,045  (7.8)
   1,000  (7.5)
    100  (0.7)
합    계      7,785      2,702      2,922    13,409 (100.0)
자료: 농림부(1997b)
  주: *축산폐수처리장은 환경부 사업, 나머지는 농림부 사업임.
  
3. 領土槪念, 生態槪念, 環境畜産 槪念의 缺如
  
우리나라 환경농업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토개념과 지역生態槪念이 없거나 빈
약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환경농업 실천농가로 중점 육성하려는 작목반이나 생산단지
는 영토개념이라기 보다는 인적결합 개념이 강하다. 지금처럼 한 마을에서 특정 농가
들만 특정 필지에서 특정 작목에 대해서만 환경농업을 하고 나머지 농가는 현재와 같
은 집약적 방법으로 계속 농사를 짓는다면 지역환경의 개선은 어렵다. 또 생산된 환
경농산물의 안전성도 보장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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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정책 아래서 농민들은 환경농업을 단순히 참여 농가의 유기농업이나 저투입
농업의 개념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현재의 환경농업정책은 환경개선이나 生物種의 다
양성 증진, 지역사회의 활력제고 같은 개념은 찾아보기 어렵고 對農民 所得政策으로
서의 의미만 강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조화형 농업은 몇 개의 里나 面단위 규모의 대단위 면적의 농지가 인접되어 있
는 산과 나무, 하천, 저수지, 수로, 제방 등과 함께 하나의 종합 생태구역으로 관리될 
때 깨끗한 물과 토양이 확보된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보전형 농업정책은 농가단위의 
대책으로 수질오염의 방지, 지역생태계의 보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집약축산은 연간 약 45,732천 톤의 축산분뇨를 배출하고 있다. 가
축분뇨는 고농도의 유기물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수질오염의 큰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악취와 파리, 모기 등의 서식지로 농촌마을의 경관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다. 축산업의 친환경화 없이는 농업환경과 지역사회의 환경개선 
및 상수원의 수질개선이 불가능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환경농업 대책에
는 축산업의 환경대책이 아주 미약하다. 환경농업직불제에는 축산이 포함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환경농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환경축산의 개
념을 정립해야 한다.
 
4. 景觀維持와 地域文化財 槪念의 不在
우리나라 中.山間地域의 농촌, 농지와 산지는 경치가 좋은 곳이 많다. 산비탈이나 
계곡의 등고선을 따라 꾸불꾸불 만들어진 논과 밭, 그 옆을 흐르는 시냇물과 도랑, 제
방 위에 나란히 서있는 미류나무 등은 뒷산의 소나무와 바위들과 어울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농촌풍경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초가집처럼 친근하던 농촌풍경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농촌노동력 부족과 
기계화 생산기반의 미비는 농민들로 하여금 이런 농지를 먼저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생산기반을 조성한다고 대형 토목사업을 벌여 원형을 훼손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별장, 대형 음식점 등으로 임의 전용하고 있어 60년대의 전통적 농촌풍경은 점점 귀
해지고 있다. 다락논 같은 한국적 농지와 농촌풍경도 이제 보존해야할 鄕土文化財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 것을 지키자는 뜻은 도자기나 古書畵 같은 유형문화재나, 소리와 춤 같은 무
형문화재에 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살던 고향마을, 빨래터와 돌담길, 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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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울타리, 오래된 溜池와 도랑 그리고 생태학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의 농지, 
경관이 아름다운 곳의 농지는 보전해야 한다. 이와 같은 농지는 환경조화형 농업지역
에 편입시킬 경우 계속 보전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
형 농업에는 전통경관유지와 지역문화재 보호개념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環境農産物의 增産과 流通對策
1999년부터 親環境農業  直接支拂制가 실시되면 환경농업 참여농가가 급증할 것이
다. 직불제 실시 첫 해인 1999년에는 환경규제지역 내에 있는 농가의 10%가 직불제 
프로그램에 참가한다고 보고 그밖의 지역에서 이미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가 
모두 직불제 프로그램에 참가한다고 볼 때 모두 약 24,000호가 환경농업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농업 참가호수가 2000년부터 환경규제지역에서는 20%, 1999년부터 일반지역에
서는 40%씩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환경농업 실천농가는 매년 약 36%씩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오호성, 1998). 이에 따라 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은 <표 13>에서 보는 것처
럼 급증할 것이다. 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은 직불제 실시 첫 해인 1999년에 약 285천 
톤, 2000년에는 386천 톤, 5년 후인 2003년에는 974천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되는 환경농산물의 대부분은 당분간 유기농산물이 아닌 전환기 환경농산물 또는 
저투입농산물이 될 것이다. 
<표 13> 직불제 실시 이후 환경농산물 생산량 추이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환경농업참여 농가호수(호)
    경 지 면적 (ha)
   환경농산물 생산량(톤)
   23,978
   19,662
  285,099
   32,430
   26,593
  385,599
   44,034
   36,108
  523,566
   60,006
   49,205
  713,473
   82,038
   67,271
  975,432
친환경농업에 직불제가 실시되면 앞으로 4~5년 동안 엄청난 양의 전환기재배, 저투
입농산물이 출하될 것이다. 현재의 환경농산물 유통구조는 차별성이 분명한 유기농산
물의 경우 백화점 등에 매장을 운영하는 전문유통업자와 생산농민 사이의 계약재배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안전성이 떨어지는 저투입농산물의 전량 계약재배나 차별화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일반농산물과 차별성이 별로 없는 ‘일반재배’ 환경농산물은 전문 유통업체들이 
취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시장에 출하한다. 공영도매시장에서는 환경농산물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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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차별 취급하지 않으므로 모두 일반농산물로 처리한다. 도매시장에서 저투입농산
물은 모양, 색깔, 크기 등에서 일반농산물에 비해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낮은 가격으
로 경락된다. 따라서 이들 저투입 농산물의 品質 差別化와 시장확대가 앞으로 환경농
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6. 맑은 물 공급대책의 문제점
팔당상수원의 오염원 증가는 축산폐수의 증가와 함께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가 완화
되면서 특히 1994년 국토이용관리법을 전면 개정할 때 준농림지의 개발을 대폭 허용
한 후 호텔, 음식점, 아파트 등이 늘어나면서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이 급격히 증가하
고 있는 데 원인이 있다.
전문가들은 팔당호의 수질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과 공장폐수의 처리율을 증가시
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를 50%까지 삭감시킨다 해도 2001년 BOD가 1.34mg/L로 V
급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BOD처리율을 최대 85%로 가정하
여 가정 및 공장폐수를 50%까지 삭감시키고 축산폐수 처리율을 50%까지 증가시키면 
취수지점의 상수원을 I급수로 환원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발생원과 오염발생량을 원천부터 구조적으로 저감시키는 예방적 조처없
이 오염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둔 다음에 사후 오.폐수를 처리하는 對症療法式 방법만
으로 BOD처리율을 85%로 끌어올리고 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을 50% 삭감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축산분뇨를 방류해도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제미만 농가가 전체 
양축농가의 85%인 57만1천 호가 있다. 가축두수로 볼 때 소는 약 규제미만 양축농가
의 사육규모는 돼지축사 50㎡, 35두 미만, 소 100㎡, 21두, 젖소 100㎡, 21두, 닭 150㎡,  
5000두 미만으로 되어 있다. 규제를 받는 대규모 축산농가도 폐수처리 시설을 규정대
로 가동하지 않거나 처리기준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수원의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
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상수원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인 축산분뇨의 배출을 최소화하
고 이를 유기질비료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친환경축산과 환경농업을 보급하는 것이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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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村環境 개선과 綜合環境農業의 육성대책 농업
1. 國土利用計劃과의 調和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주민들은 소득과 여가시간의 증대, 사회의식의 변화
로 경관 좋은 중.산간지역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창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지역들이 
종래의 전통적 농촌모습을 보존하면서 독자적인 가치와 역할을 찾는 일은 농민 개개
인의 노력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지역사회 전체의 노력과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의 조직적인 지원과 함께 토지이용제도와의 모순제거가 필수적이다.
상위계획인 국토 및 도.시군 종합계획에서 환경보전적 지침이 미리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하위법과 집행사업, 개발사업, 기타 연관사업 시행과정에서 환경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상․하위의 계획기준이 유기적으
로 연계되지 않으면 각종 토지이용과 시설의 입지, 자연과 녹지의 보전문제 등에 환
경에 대한 고려가 차순위로 밀려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건설 또는 개발,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법령에 환경계획이 직접 반영되어
야 한다. 작게는 농지법의 농지이용계획으로 크게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이르기까지 환
경계획의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체계가 요구된다.
농촌지역의 환경보전은 농촌의 토지이용계획과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농촌의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과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세워져야 한
다. 농촌공간은 田畓과 河川, 湖沼, 聚落과 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촌계획의 특색
은 생산공간과 생활공간 그리고 자연공간이 일체화 되도록 하는 데 있다. 농지보전과 
하천개수, 마을정비, 생태계보전, 경관유지, 전통문화보전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
고 거기에 맞도록 토지이용질서가 세워져야 한다. 즉 농촌의 토지이용계획은 농촌지
역 전반을 대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고 농촌토지이용계획과 지역종합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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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농지법(1994)에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시장. 군수가 지역주민의 의견
을 들어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이용계획은 
농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농촌지역은 
농지이용계획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종합계획도 동시에 필요하다. 즉 농지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농지만이 아니라 농촌지역의 임야와 하천, 
대지 등 비농지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농지이용계획은 농촌지역의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농촌지역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법 이외의 다른 법에 의한 농지의 전용을 막을 수 없다. 예컨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포함하는 준농림지역에 대한 전용허
가로 농지가 쉽게 전용될 수 있다. 또 농지법에서는 농지이용계획을 농민들이 따르지 
않을지라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 농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
법에 의한 용도구역 내에서의 구체적인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에서 선언적인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환경적으로 만감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농지와 산지, 간척지 등의 개발과 전용을 최
소화하고 이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적 타
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지역주민의 공청회에 부치는 과정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
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
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중소규모 계획도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없다.
2. 綜合環境農業의 추진
1999년부터 실시되는 환경농업 直拂制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농업이 중요
한 농업의 한 형태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환경농업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농업생산성
을 제고시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한 식량을 생산하여 국민들의 수요에 부
응하면서 동시에 농촌지역사회의 활력을 되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농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환경농
업의 목적과 방향설정이 분명해야 한다. 정책수단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이어서는 안 
되고 대상이 되는 농촌지역에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농업생산과정
만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 아니라 농업과 일체가 되고 있는 농촌마을과 
농촌자연경관, 전통문화와 생활환경까지 포함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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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당 지역의 산림과 농지전용을 최소화하고 농촌에 입지해 있는 기존의 주택과 
공장 및 상업시설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농민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생산. 생활방식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국토의 오염을 방지하고 질 높은 청정농산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오염
되지 않은 깨끗한 지역에서 모든 농가가 참여하여 깨끗한 물, 공기와 토양 등을 이용
하여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일부 농가나 소규모 단지 지원방식은 수 개 마을단위 또는 
면 단위 정도의 대규모 지역개념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 지역에서는 농업 이외의 다른 
오염유발 시설의 입지를 금지하는 환경농업지구 또는 청정농업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업은 領土槪念 위에서 출발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특정 지역 
또는 마을에 거주하는 일부 농민만이 부분적으로 저투입 또는 유기농업을 한다고 할 
때 해당 지역의 환경개선과 생태계보호는 기대할 수 없다. 일반 농법이 사용되고 있
는 한가운데서 혼자만 유기농업을 하여 생산하는 농산물은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다. 
남해안의 淸淨海域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구역 전체를 청정지역으로 지정하
고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농민들이 전 작목에 대해 종합 병충해관리, 종합 토양양분
관리, 輪作 및 耕種과 畜産의 복합화, 푸른들 가꾸기, 수질관리, 자원순환, 경관유지, 
하천정비 등을 함께 할 때 친환경농업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통농
업 체제와 경관 및 고유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물을 함께 보호 유지할 때 
진정한 의미의 환경농업이 된다(오호성, 1996).
이를 위해 정부의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의 환경보호활동 가운데 농촌지
역과 관련이 있는 사업들은 농업과 통합시켜 綜合環境農業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산림청의 생명의 숲가꾸기 운동, 산촌개발, 행정자치부의 소하천 정비사업, 
奧地마을 개발, 농림부의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태지역보
호, 자연환경보호 사업이 동일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는 환경농업과 통합하여 종합환
경농업으로 추진할 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계농지를 이용한 주말농장, 휴양농원, 관광농업사업, 
그리고 조림.휴양림사업, 농어촌 민박사업 등은 환경농업과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 이
와 같은 사업들도 환경보전형 농업과 그 구역에서 종합적 계획으로 실시될 때 상호 
보완될 수 있으며 성공을 향한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
환경적으로 보호해야 할 지역에서의 농업은 가족농 체제의 유지가 바람직하다. 환
경취약지구에서의 대경영이나 위탁영농과 같은 임차농업은 값싼 화학비료와 농약을 
다량 투입하는 환경파괴적 농업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또 가족농에 비해 현금 수
익성에 예민함으로 地代가 회수되지 않으면 가족농보다 쉽게 경작을 포기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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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환경농업은 지금과 같은 單作, 전문화 경영이 아닌 有畜農業과 耕種農業의 결합, 윤
작, 간작 등을 실시하고 작부체계를 다양화할 때 훨씬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볼 때 당장 축산과 경종의 결합, 작부체계의 다양화는 어
렵다고 하더라도 축산만이라도 친환경축산의 개념 정립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에 알맞는 환경축산의 개념에는 성장호르몬과 항생제의 남용을 막고 축산
폐기물의 재활용은 물론, 가축의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위생적이고 좋은 환경에
서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동물들을 가혹하게 다루지 말아 스트레스가 쌓이
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된 분뇨는 퇴비로 리사이클 해야 한다. 가축의 배
설물은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유기질 비료가 되므로 이를 자원화할 필요가 있다. 소규
모 축산농가에게도 기본적인 분뇨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축산분뇨는 자원화 하는 방식
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간
벌목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톱밥, 우드칩 등을 염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축배설물을 이용 가공하여 유기질비료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축산농가와 경
종농가를 연결시켜 축산분뇨로 만든 퇴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연결방안을 강구해야 한
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밀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 
가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광역가공처리 공장의 건설과 유기질비료 분배체계를 확립하
기 위한 정책을 추진시켜야 한다.
3. 환경농산물 流通體系의 확립
앞으로 환경농업 직불제가 실시될 경우 당분간 유기농산물보다는 저투입농산물이 
큰 폭으로 증산될 것이고 차별성이 떨어지는 저투입농산물의 시장개척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환경농산물의 공급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산지간 또는 농민간
의 경쟁은 별로 없거나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유기농업단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점
차 경쟁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산지간 경쟁은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생산비 등을 낮
추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도 보다 저렴
한 가격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외국에서 도입되는 값싼 유기농산물과의 경쟁도 불원
간 현실화될 것이다. 
증산된 환경농산물은 지금과 같은 유통채널은 물론 개방적 광역 유통시스템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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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새로운 시장개척을 해야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저투입 농산물은 물
론 일반재배 환경농산물도 별도의 특상품으로 학교, 병원, 군납, 대량급식업소, 농산물 
가공업체 등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 시장을 개척하
기 위한 적극적인 판촉활동과 소비자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대량 생산될 환경농산물을 원활히 유동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별 또는 
단체별로 철저한 품질차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 농가들을 조직하여 지
역 별로 통일된 브랜드를 사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품질인증의 획득과 함께 철저한 
규격화, 포장디자인과 포장재의 개선 등 상품관리와 판촉, 홍보활동의 강화를 통한 시
장확대에 힘써야 한다. 특히 저투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주소 성명과 전화번
호는 물론 농약의 살포회수, 살포량, 최종 살포날자, 감독자 성명 등을 인증라벨에 인
쇄하여 저투입농산물의 안전성 홍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4. 景觀의 적극적 조성과 環境管理 契約
60년대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농촌과 농촌경관은 이제는 찾기 어려운 
문화적 자산이다. 농업적 가치가 적은 지역의 농지일지라도 생태학적 가치가 있는 곳
의 농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의 농지, 교육기능이 큰 곳의 농지, 경관이 아름다운 
곳, 휴양적 기능이 빼어난 곳의 농지는 보전해야 한다. 
환경농업 구역밖에 있으나 보전할 가치가 있는 마을, 가옥, 나무울타리, 돌담, 연못, 
웅덩이 등 경관을 구성하는 기타 대상물 또는 요인들은 소유 농민이나 인근 농민에게 
원형을 유지하도록 관리 위탁한다. 농민은 해당 대상물에 대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
는 대신 정부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는 환경관리약정 계약을 체결한다. 현
재는 農地이나 장기적으로 농업과 공존할 수 없는 경관 및 자연보호지역은 정부가 매
년 예산을 책정 연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한 농지는 인근 농촌 주민들에게 위탁 관
리하도록 한다. 
정부는 사라져 가는 작물과 과수, 가축 등 土種種子를 지방문화재 또는 지방기념물
로 지정하고 환경농업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로 하여금 種이 소멸되지 않게 하며 관
리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경관은 소극적인 보전보다는 적극적인 경관형성이 필요하다. 되도록 옛 
농촌의 원형을 유지하되 마을 주위에 나무를 심고 휴양림을 조성하고 하천의 水量을 
늘리고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가 대주
어야 한다. 경관지역에서 농지를 정비할 때 수목, 숲, 수면, 지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
38
록 해야 하며 야생동물이 서식할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로 인해 농민
이 손실을 입을 때는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한다.
특히 조건이 불리하고 定住人口의 확보에 힘쓸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
와 임지를 일체적으로 경영관리하기 위해 농협과 임협, 농어촌진흥공사 업무의 상호
연결이나 농업과 임업, 관광과 휴양에 관계된 사업을 동시에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제
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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